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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of adaptation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We analyzed changes in governance of 17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33 municipalities in term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 and its implementation stage. The result shows that the plan contributed to the higher level of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a certain extent,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level of the partnership decreased due to the absence of governance mechanism. These tren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municipalities. The role of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was also diminished after establishing the plan. The horizontal partnership level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s the level was low even in the planning stage. Th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s increased a bi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municipalities. Moreover, there was no governance mechanism for PPP or it did not work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is recommend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s should be increased and support for climate change partnerships or forums at a local level that promotes adaptive capacity is needed. The rol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building a multi-level partnership structure. Governance institutionalizing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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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완화 노력에 비해 적응은 거버넌스가 강조되는데, 하향식 접근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적응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Urwin and Jordan, 2008). 하향식 접근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갈등 해소와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Fazey et al., 2011; Sabatier, 1986). 무엇보다 기후변화 위험은 불확실성과 모호함,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어 위험관리에 유연한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주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과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Koh and Yi, 2015).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하는 행동은 수자원 관리, 연안 보호, 방재, 건강, 도시, 주택, 인프라 등 다른 분야 정책과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다(IPCC, 2014:839). 따라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위계 간, 부문 간 수직적·수평적 통합과 잘 조정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Serro-Neumann et al., 2013; Bauer, 2014; Klinke and Renn, 2012; Grothmann, 2010:172-173).

      국가 적응정책이 실현되는 곳은 지역이며, 대부분의 적응정책의 실행 책임은 지역에 있다(Bauer et al., 2014:288). 지역적 지식과 정보의 통합,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설계 및 전달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버넌스의 참여적 특성은 지역 단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Fazey et al., 2011; Corfee-Morlot et al., 2011). 적응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거버넌스 접근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응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부문별 의사결정에 적응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버넌스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국가 적응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코피 등(Corfee-Morlot et al., 2009)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책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위계의 정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거버넌스가 국가정책과 지역 실행계획 사이의 정책 간극을 줄이고, 지방정부 관련 부서 혹은 기관 간 상호학습을 장려하는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Yim et al.(2013)도 우리나라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적응대책의 환류체계 강화,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과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5년 수립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은 거버넌스적 접근 방식의 도입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교육·홍보, 부문별 적응협의체 구성과 운영,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강화 및 기후변화 적응 도시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8조는 시·도 및 시· 군·구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매년 환경부장관에 의한 실적 점검과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명시하고 있어,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정책의 수직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며, 지자체 단위로 볼 때 적응대책은 부문 간 적응 대책을 수평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Bauer et al., 2014:286). 광역지자체의 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적응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점에서 이들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연구도 국내외 적응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참여(Yoo and Yun, 2015; Kim and Yun, 2014)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 틀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점과 이후의 거버넌스 변화를 분석하고, 적응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2.1 적응 거버넌스의 특성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협력적인 조정기제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워드 등(Ward et al., 2013)은 적응 거버넌스를 다층위적 구조, 신축적이고 견고한(flexible and robust) 방향성, 재해 위험관리와 사회·경제적 가치의 결합, 장기적인 시간프레임과 단기적 문제의 통합 등 네가지 특성으로 설명한다. 쇼 등(Shaw and Theobald, 2011)은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기존의 기구나 제도의 혁신적 활용, 장기적 관점, 상호학습과 아이디어의 공유, 통합적 위기관리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조정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커뮤니티 단위의 참여를 강조한다.

        클링크와 렌(Klinke and Renn, 2012)은 위험 거버넌스(risk governance)를 위험의 사전 추정, 학제 간 위험 추정, 위험 특성 분석,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등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제도적 능력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본다. 영국과 캐나다의 적응 파트너십을 비교 분석한 바우어 등(Bauer and Steurer, 2014)은 정부주도 접근과 민간 이해당사자에 의한 상향식 접근 모두 정부 간 중재, 민관 주체 간 네트워킹 촉진, 적응능력 형성, 적응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며,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접근으로 평가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적응 거버넌스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들을 연계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 주체와의 파트너십도 중요하다. 적응은 많은 행동 주체와 분야, 범위에 걸쳐 있어서 합의 도출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존재하며, 가치가 내재되어 갈등이 유발된다(Van Nieuwaal et al., 2009). 기후변화 적응의 이러한 특성은 기후변화 정책 통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부문 간, 거버넌스 위계 간에 통합 혹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Daniell et al., 2013; Bauer et al., 2014). 다양한 범위와 영역 구분을 넘나드는 다층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은 책임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영역과 정부 위계의 경계가 명확한 전통적인 거버넌스와는 다른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다층적인 거버넌스는 i) 공공-공공, 공공-민간 등 주체 간 거버넌스, ii) 건강, 물, 재해, 생태계 등 부문 간 거버넌스, iii) 완화, 지속가능발전 등 적응과 관련된 주제 간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구조적으로 의사결정 위계나 행동이 일어나는 공간적 위계에 의한 수직적 거버넌스와 부문 간, 민관 주체 간 수평적 거버넌스로 구분이 가능하다.

        둘째, 적응은 기후변화 위험의 복잡성, 동적 과정,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적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를 필요로 한다(IPCC, 2007). 적응은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미래의 홍수 흐름을 가장 잘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위험 수준에 맞는 유연한 비구조적 대책으로 옮겨가야 하며(Lawrence et al., 2014), 만들어진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정책이나 거버넌스, 제도 등이 ‘고정된 것은 없다(stationarity is dead)’(Godden and Kung, 2011:4055)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적응적 거버넌스 혹은 적응적 관리는 분산화된 의사결정, 절차적 합리성, 집약적 과학의 특성을 지니며, 적응을 위한 많은 대안들을 병행적으로 그리고 차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Bellamy, 2011:261). 이를 위해서는 새로 발견되는 과학적 사실과 정보를 계획이나 대책에 정기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Serrao-Neumann et al., 2013:444). 기후변화 위험은 이전에 받아들여졌던 제도적, 사회·생태적 경계를 넘어서 변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도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며, 기후변화가 정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과의 결합이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사전예방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예측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규제라고 할 수 있다(Serrao-Neumann et al., 2013:445-446). 기존의 재해관리 프레임은 대응 및 복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적응은 미래 기후변화 위험의 예방, 준비, 대응을 위한 적응능력을 높이고, 적응능력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 행동, 태도의 연속적인 과정이다(Adger, 2005). 하지만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거버넌스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적응 거버넌스는 대응과 사후 복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충격 이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미래지향적인 회복력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해 거버넌스와 차별화된다(Shaw and Theobald, 2011).

        넷째, 적응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식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과학적 지식이 적응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후변화 위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위험을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과정과 적응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Harvatt et al., 2010), 지역적 지식과 정보를 과학적 지식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재구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 아이디어, 지식 등의 교환과 상호학습을 촉진하며,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 갈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2.2 연구방법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변화를 다층적 거버넌스 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적응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인 반면, 나머지 적응적 관리, 사전예방적 접근, 위험관리를 위한 지식의 공동생산은 적응 거버넌스의 과정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적응대책이 시행 초기에 있는 만큼 적응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과정의 동적 특성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의 적응 거버넌스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대상은 17개 광역지자체 및 33개 시범 기초지자체이다. 광역지자체는 2012년, 기초지자체는 2013∼2014년에 걸쳐 적응대책이 수립되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나타난 대책을 분류하여 거버넌스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전후의 거버넌스 변화를 수직적 거버넌스와 수평적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 간 적응정책을 둘러싼 거버넌스 실태와 특성을, 후자는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설문조사는 50개 지자체의 적응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였다.1)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50부를 모두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으며, 설문 내용은 상위 정부와의 협력,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력,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Surve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Municipalities
            

            
              	No.
              	%
              	No.
              	%
            

          
          
            	Rank
            	5th
            	0
            	0.0
            	0
            	0.0
          

          
            	6th
            	14
            	82.4
            	6
            	18.2
          

          
            	7th
            	2
            	11.8
            	17
            	51.5
          

          
            	8th
            	0
            	0.0
            	8
            	24.2
          

          
            	9th
            	1
            	5.9
            	2
            	6.1
          

          
            	Related work period 
            	Less 1 mth
            	2
            	11.8
            	0
            	0.0
          

          
            	Less 6 mths
            	6
            	35.3
            	4
            	12.1
          

          
            	Less 1 yr
            	3
            	17.6
            	14
            	42.4
          

          
            	Less 1.5 yrs
            	2
            	11.8
            	5
            	15.2
          

          
            	Less 2 yrs
            	2
            	11.8
            	5
            	15.2
          

          
            	Less 2.5 yrs
            	1
            	5.9
            	1
            	3.0
          

          
            	Less 3 yrs
            	1
            	5.9
            	0
            	0.0
          

          
            	More 3 yrs
            	0
            	0.0
            	4
            	12.1
          

          
            	Affiliation 
            	Environment
            	10
            	58.8
            	28
            	84.8
          

          
            	Climate change
            	6
            	35.3
            	4
            	12.1
          

          
            	Energy/economy
            	1
            	5.9
            	1
            	3.0
          

        

        

        적응 담당 공무원의 직급은 광역지자체는 6급, 기초지자체는 7급이 가장 많았으며, 적응 업무 담당 기간은 광역지자체는 1년 미만이 64.7%, 기초지자체는 54.5%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적응 업무 경험이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2년 이상 적응 업무를 담당한 비율이 각각 11.8%, 15.1%로 지자체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적응 업무는 대부분 환경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담당 부서가 있는 곳은 9개 지자체이고, 2개 지자체는 에너지·경제 부서에서 적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설문대상 지자체 중 적응 업무만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고, 담당 업무 중 적응 업무 비중이 30%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50%를 초과하는 곳도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정책에서 적응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3.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대책의 특성
      
        3.1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재해 경감을 위한 기존의 구조적인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극한기후 현상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 역시 시간의 경과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홍수 방어 구조물 등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대안으로는 위험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칫하면 경직된 대안이 잘못된 적응을 초래하거나,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적응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계획에 나타난 17개 광역지자체 및 33개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한 결과, 광역지자체는 총 1,202개 사업 중 비구조적 대책이 88%(1,057개)를 차지하며, 기초지자체 역시 1,630개 사업 중 87%(1,419개)를 차지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의해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주로 재해·재난 방지 시설과 하천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2) 비구조적 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공 서비스, 복지, 제도 도입 및 개선,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및 적응능력 향상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비중이 높은 사실은 적응대책의 낮은 위상과 예산 제약이라는 한계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예방적, 적응적 관리가 요구되는 적응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구조적 대책 위주의 전통적인 재해대책과는 차별화되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3.2 적응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특성
        비구조적 대책 중 거버넌스 관련 대책의 비중은 약 8.9%이며, 기초지자체가 평균 약 10%로 광역지자체 평균 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버넌스 참여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주민참여 및 주민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전문가 참여형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Fig. 1. 
				
          

          
            The ratio between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adaptation measures.
          
          

          

        

        네트워크형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 시민단체, 연구기관, 대학, 주민 조직 등이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유형이며, 주민참여 및 교육·홍보형은 시민참여 적응실천과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전문가 참여형은 적응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홍수 취약지역 지방하천 모니터링이나 적응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분석결과 광역지자체는 거버넌스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네트워크형 사업 비중이 63%로 가장 많았고, 주민참여 및 교육·홍보형이 33.3%를 차지하였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주민참여 및 교육·홍보형(47.9%)과 네트워크형(46.5%)의 비중이 비슷하였으나, 교육·홍보형이 조금 높았다. 이는 광역지자체에 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참여형은 광역 및 기초 모두 각각 3.8%, 5.6%로 적응 거버넌스 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형은 일반적인 적응 협력사업과 재해·재난, 건강, 환경보전 등 분야별 협력 사업으로 구분된다. 광역지자체는 적응을 위한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당사자, 기업,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 포럼 등을 유치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포괄적인 적응 거버넌스 대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주민조직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주민참여 및 교육홍보형 프로그램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포럼 운영 및 커뮤니티 구축, 물 재이용·절약, 텃밭 조성, 제설 참여, 취약계층 돌봄 등 기후변화 적응 시민실천 운동, 생물다양성 보전, 폭염 대응, 식품안전을 위한 교육·모니터링, 안전한 마을만들기 등이 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교육·홍보, 적응 인식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Fig. 2. 
				
          

          
            Types of adaptation governance measures.
          
          

          

        

      

    

    

  
    
      4.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변화 분석
      
        4.1 수직적 거버넌스
        
          4.1.1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중앙정부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88.2%는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응답 비중은 81.8%,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84.9%로 광역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계획수립 단계와 이후의 파트너십 변화
          적응계획 수립 단계와 이후로 나누어 수직적 파트너십의 인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실제 수직적 파트너십 수준에 대한 인식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47.1%, 계획 수립 이후 29.4%로 감소하였으며, 기초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은 계획 수립 단계 17.7%에서 계획 수립 이후 23.6 %로 약간 증가하였다. 기초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 수준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28.2%에서 계획 수립 이후 24.2%로 약간 감소하였고, 광역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21.9%, 계획 수립 이후 21.2%로 큰 변화가 없었다.

          
            Table 2 
				
            

            
              Change of vertical partnership (t-test)
            
            

          

          
            
              
                	
                	Average
                	t-value
                	p-value
              

              
                	Before
                	After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n=17) 
              	Metro cities/prov.-national
              	3.41
              	3.12
              	1.429
              	0.172
            

            
              	Metro cities/prov.-municipalities
              	2.82
              	2.94
              	 —0.368
              	0.718
            

            
              	Municipalities
(n=32) 
              	Municipalities-Metro cities/prov.
              	3.09
              	2.81
              	1.869
              	0.071
            

            
              	Municipalities-Metro cities/prov.
              	3.03
              	2.78
              	1.761
              	0.088
            

          

          

          수직적 거버넌스 수준 변화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를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평균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는 계획 수립 단계에 비해 실행 단계에서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은 다소 줄어들었고, 기초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계획 수립 이후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와의 협력 수준이 10% 유의수준(p<0.1)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사례 구축, 지자체 컨설팅단 지원 등 지자체 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센터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41.1%, 31.2%를 차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나, 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각 23.6%, 15.2%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후변화적응센터와의 파트너십 변화를 t-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계획 수립 이후 협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지자체 수직적 거버넌스의 변화 양태 변화와 비슷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동되던 거버넌스가 계획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파트너십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수평적 거버넌스
        
          4.2.1 지자체 부서 간 수평적 거버넌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자체 내 부서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응답자 모두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70.6%, 75.8%로 높았으나, 실제 부서 간 협력수준은 보통 이하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간극을 나타내고 있다. 수평적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t-검정 결과, 수직적 거버넌스나 적응센터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계획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Table 3 
				
            

            
              Change of partnership with KACCC (t-test)
            
            

          

          
            
              
                	
                	Average
                	t-value
                	p-value
              

              
                	Before
                	After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3.24
              	2.76
              	1.926
              	0.072
            

            
              	Municipalities
              	3.16
              	2.88
              	2.329
              	0.027
            

          

          

          
            Table 4 
				
            

            
              Change of horizontal partnership (t-test)
            
            

          

          
            
              
                	
                	Average
                	t-value
                	p-value
              

              
                	Before
                	After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3.00
              	2.76
              	0.940
              	0.361
            

            
              	Municipalities
              	2.55
              	2.42
              	0.780
              	0.441
            

          

          

        

        
          4.2.2 민관주체 간 수평적 거버넌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광역지자체(82.3%)와 기초지자체(78.8%)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민관 파트너십은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되었다. 적응계획 수립 단계와 이후로 구분해 보면 계획 수립 이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파트너십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 민관 협력 수준 변화에 대한 t-검정 결과, 광역지자체는 계획 수립 이후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계획 수립 후에 민관협력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 정책 집행의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곳이 기초지자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응계획 수립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파트너십 수준은 매우 낮아 적응을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실제로 적응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민간 주체의 참여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4.3 기후변화 적응 이행 거버넌스
        환경부 계획수립 매뉴얼(2010)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계획 모니터링과 이행 평가를 위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적응계획에 이행 평가를 위한 적응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광역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등 6개이며, 기초지자체는 고창군, 용인시, 제천시, 장성군, 청주시(청원군), 포항시, 화천군, 여수시, 원주시, 고양시, 파주시, 평택시, 단양군, 음성군, 수원시, 광명시 등 총 16개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적응 거버넌스 기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에 비해 거버넌스 기제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거버넌스 기제의 부재는 계획 실행 단계에서 수직적, 수평적 협력 수준이 낮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Table 5 
				
          

          
            Chang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test)
          
          

        

        
          
            
              	
              	Average
              	t-value
              	p-value
            

            
              	Before
              	After 
            

          
          
            	Metropolitanc cities/provinces
            	2.24
            	2.59
            	 —1.562
            	0.138
          

          
            	Municipalities
            	2.30
            	2.45
            	 —2.391
            	0.023
          

        

        

        기후변화 적응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의 82.4%와 기초지자체의 36.4%가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이 다른 부서의 사업 실적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역지자체 중 2개 지역은 부서 간 협의체나 T/F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및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관련 부서에 다시 피드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는 14개 중 7개(50%), 기초지자체는 12개 중 3개(25%)만 피드백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피드백이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결과를 공문으로 공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

      

      
        4.4 소결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분석 결과,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비해 실행단계에서 파트너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역할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보다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중앙정부 주도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자체 적응과 관련된 부서 간 협력 수준을 보면 적응계획 수립이 수평적 거버넌스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적응계획 수립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적응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였고, 협의체, TFT 등의 형태로 관련 부서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과 절차가 포함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협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 단계와 비교할 때 계획 수립 이후의 협력 수준도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유관 부서의 인식이 낮고, 이것이 계획 수립 과정이나 이후의 참여 부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자체 수준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국가 적응 정책의 수평적 조정 노력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모멘텀이 낮아졌다는 바우어의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Bauer et al., 2014).

        한편, 민관협력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수요 반영 및 행정의 재원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파트너십은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되었다. 기초지자체에서만 계획 수립 이후 협력 수준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0.05), 실행단계에서 민관협의체 혹은 자문기구 등 거버넌스 기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수직적 거버넌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적응에 대한 인식 및 역량 강화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계획 이행 단계에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지자체 내 유관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적응정책은 적응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중앙정부에 의해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러한 접근은 단기간에 적응정책을 빠르게 확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적응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력, 예산, 조직, 정책 우선순위 등 인프라가 취약한 현실에서 적응정책이 목표로 하는 관련 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적응 활동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놓여 있으므로 위계적 정책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지역에서는 국가의 정책과 적응 투자, 그리고 제도적 환경이 지자체의 적응 노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Bauer et al., 2014). 수직적 통합은 국가 입장에서 더 강조되며,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 참여를 위한 위원회나 제도화된 기구를 통해 정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다루기도 한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기후변화적응센터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의 수직적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절차에 국한되어 있고, 적응 가이드라인 역시 국가와 지역 정책의 통합기제로는 한계가 있다. 정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수직적 통합을 위한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환경부가 지자체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피드백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부족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민간 주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 잘못된 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Mycoo, 2014:18). 기후변화 위험관리에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비공식적 제도를 통한 적응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Lawrence et al., 2014). 다층적 거버넌스 하에서 커뮤니티 단위의 적응 대안이 도출되더라도 상위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향식 접근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응은 이슈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효과적인 적응조치도 명확하지 않아 적응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지자체 역시 대부분 적응 행동을 실행하기보다는 역량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것은 적응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고, 이를 정량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Gibbes, 2010; Shaw and Theobald, 2011:5에서 재인용). 따라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인적, 물적 자원과 잠재적 역량을 기후변화 적응 이니셔티브로 조직화하여 집합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지역 단위 기후변화 파트너십 혹은 포럼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Bates et al., 2013),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수직적, 수평적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광역지자체 역할이 미미하므로 광역 파트너십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기초지자체 혹은 여러 개의 기초지자체를 묶는 형태로 파트너십이 확산되도록 하는 다층적 구조가 바람직하다.

      

      
        5.2 수평적 거버넌스
        수평적 거버넌스와 정책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 간, 각 부문 간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관료 시스템 하에서 적응을 총괄하는 환경부서의 낮은 위상과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책 조정기능은 미약하다. 더욱이 홍수, 폭염 등 극한기후 영향 저감,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관리 등 핵심 영역에 대해서는 권한이 거의 없고,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실적 점검 등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적응 담당 부서의 실질적인 역할에 맞추어 교육·홍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부서에서 적응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적응정책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도화된 거버넌스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응대책 수립 단계에서는 종합적인 형태의 거버넌스가 바람직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분야별 거버넌스가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알렌(Allen)은 커뮤니티 기반 재해대응과 기후변화 적응 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량형성이 가장 중요하며(Allen, 2006),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관과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야별로는 이미 재난, 보건, 물 관리 등 적응과 관련된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영역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의 폭염 대응은 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관주도적 성격이 강하다. 폭염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롭게 재난으로 포함되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접근이 지역의 폭염 대응 체계 정착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폭염 대응 서비스는 폭염 발생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풍수해의 경우, 수직적, 수평적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의 방재 및 생활안전 분야의 많은 주민조직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재난 대응 거버넌스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후변화 위험관리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 적응 관련 기존 거버넌스 체계에 기후변화 위험관리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을 통해 적응 거버넌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지역적 지식 인벤토리 구축과 활용 등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관련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적응적 관리, 사전예방적 거버넌스, 위험관리 지식의 공동생산 등 적응 거버넌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한계이다. 아직까지 적응 거버넌스는 생소한 영역으로 적응 거버넌스 사례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적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버넌스와 적응 거버넌스의 차별성을 시도하기에는 지역의 적응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실증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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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담당자 부재 및 보직 변경이 발생한 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보직자로 대체하였으며,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2) 복지 및 의료, 교육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건축물과 주민편의시설, 산책로,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은 비구조적 대책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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